
19. 경정등기 청구 

언 소유권이전등기경정등기 청구 

제2장 이행의 소 965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00군 00면 00리 l 전 10,007m' 중 3,501/10,007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10. 6. 29. 접수 제24386호로 마친 등기기재 사항 중, 

등기원인란 ‘2010. 6. 24. 증여’를 ‘2010년 1월 20일 매매’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공유자지분 10007분의 3501 원고(610320-1234567) 경기 00군 00면 00리 2'를 

‘공유자지분 10007분의 3501 원고(610320― 1234567) 경기 00군 00면 00리 2 

거래가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각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1]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신청 
닙l-타 
0 1=I 

일반적으로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은 허용되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 1항)． 부동산표 

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소유권 

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법 제2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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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위 각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 신청으로,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청구 

한 사안에서, 공동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쌍방이 공동으로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 

를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경정등기절차아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참조판례]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 

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존 등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표시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경정한 다음 새로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주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피상속인의 

표시와 첨부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의 피상속인의 표시가 상이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 

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8. 28.자 2008마943 결정) 

[참조판례]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된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하므로(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 

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참조판례]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경정등기(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 

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이므로,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 

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등기 대상이 된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의 폐쇄등기부 갑구 22번 소외 1의 지분 및 갑구 68번 

재항고인의 지분은 각 "803분지 32.17 중 1300분지 702"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03. 11. 3. 신등기 

부 갑구 8번 및 22번으로 각 전산이기하는 과정에서 ‘‘1043900분의 22583.34'’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 "5219500분의 58716.684"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전산이기 과정에서 지분 

계산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정등기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6.자 

2007마1405 결정 ) 

[참조판례] [l]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허용 요건 

원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란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고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51561 판결) 


